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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 이후 오늘날 지방에서는 복지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수요 등 지방행정 수

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저출산, 인구이탈 등 인구 규모에 근거한 행정 수요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 현재 지자체의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적정 인력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치 판

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지방 인력규모와 관리 방침

을 결정하여 왔는데 제도적으로는 지자체 공무원 인력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인력 수준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스스로 파악하는 일

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을 보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인

력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

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강영주 수석연구원의 책임 하에 손화정 수석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

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내 연심회 위원들과 외부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

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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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능의 특성과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

계를 거쳤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인력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기능별 인력 배분 비율은 최근 10년(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동

안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지원기능, 산업

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기능

으로 최근 문화,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조해온 추세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증가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대표 지자체에서 

기능별 인력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보건복지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

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지역개발기능과 산업경

제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법령 또는 업무 자료를 토대로 기능별 업무 및 행정수요가 노동집약

적인지 자본집약적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기능의 일부인 행재정기

능과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머지 기

능들인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은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

나게 된다. 이를 기능별인력과 인구 수와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구정원데이터와 행정수요변수를 합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력모형을 추정하였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능들에는 비선형 함수인 

로그 함수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기능별 인력 추정 함수에는 인구 수, 면적 변수가 

주요 변수로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제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변수-

인구 수, 면적, 주간인구 수, 65세이상 인구 수,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건 

수, 외국인 수, 농경지면적, 장애인 수-이외에 문화시설수, 어가수와 같은 변수를 추

가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능별로 광역지자체 모형과 기초지자체 모형을 

따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회귀모형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

터를 이용하여 9개 지자체 유형별로 또는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추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추정한 회귀식에 2015년 데이터를 대입하여 실제 지자체 공무원 수와 비교

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에 관한 연구로서 각 기능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지자체가 수

행하는 기능별로 사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증감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보이는 기능의 경우에는 행정수요

가 증가한다고 해서 인력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인력 규모를 추정을 위한 분석 측면에서도 기존의 논의보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

된다. 특히나 기능별로 인력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롤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향후에도 좀 더 구체화되어 지속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기능을 대표하는 수요변수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기준인건비제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

들을 추가하여 기능별로 인력 추정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합한 변수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기능별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모형이 

있었다. 또한 각 기능별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 여부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모형설정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 

수에 한정된다. 실제로 지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 이

외에도 무기계약직 인력과 기간제 인력, 더 나아가 민간위탁 인력에 이르기까지 확

장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지자체 인력 규모라고 할 수 있

으나 이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한계 등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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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의 규모는 34,000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지자체별로는 인

구가 줄고 있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공무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

민선자치가 진행됨에 따라 복지수요 및 개발수요 등 지방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저출산, 수도권으로 인구이탈 등 인구 규모에 근거한 행정 

수요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어 현재 지자체의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적정 인력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치 판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주, 2008).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지방 인력규모와 관

리 방침을 결정하여 왔는데 제도적으로는 지자체 공무원 인력 관리의 자율성을 확

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볼 수 있다.2)



4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의 인력 수준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스스로 파악하는 일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을 보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는 여

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적정 인력규모 추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는 역대 정원관리모형들을 검토해 보고, 특히 현행 기준인건비제 하의 인력추정 

모형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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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이다. 243개 광역 및 기초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를 연구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정원관리에 

임할 수 있는 대상인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기적으로는 민선자치 이후 

특히 지자체 정원 관리의 부분적 자율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실시 

이후로 한정한다.

현재 지자체의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기준인건비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첫째, 행정수요를 잘 반영하는 인력 모형을 설정하

기 위해서 기능별 인력모형을 설정할 것이다. 둘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인력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또한 이 자료를 이용

하여 인구증가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여 기능별 인력 배

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법령 또는 업무 자료를 토대로 기

능별 업무 및 행정수요의 특성을 분석하고 면담 및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지자체 

유형별 행정수요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구정원데이터와 행정

수요변수를 합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력모형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

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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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제도는 내무부 장관의 개별승인을 통해 기준정원을 책정

하는 제도를 1980년대 후반에 도입한 이후 총정원제,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기

준인건비제로 발전되어 왔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0년대 들어 시행된 총정원제는 인구와 면적, 결산액, 행

정구역 등을 정원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시키고, 총 정원의 범위만 통제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96년에는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를 연계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였고, 1997년 

말부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원 산식을 개발 후 이를 시행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조

직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승인제가 부활되었었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개별승인제를 표준정원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을 존중하고자하는 취지를 준수하게 되었다.

표준정원 산식 내 변수는 총 18개로 4개의 기본 변수와 14개의 지역특성 변수로 

구성되었다(국가기록원, 2007). 기본 변수는 인구, 기관수, 면적, 결산액이었다. 지역

특성 변수는 낙후지역면적, 관광객수, 해안선 길이, 공원면적, 생활보호자수, 도시공

원 면적, 시설문 면적, 미포장 도로면적, 공공건물 면적, 도시계획대상 면적, 주간인

구 지수, 임야면적, 유인도서수, 경지면적이었다. 표준정원제는 여러 차례 개선되었



12

는데, 2003년에는 인구감소비율에 맞춰 점진적으로 기구를 감축함으로써 기구규모 

감축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자체 조직운영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

원관리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가 사실상 중단되고 총 정원

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행정자치부, 2015: 207-220).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된 기준인건비제는 직전의 정원관리 제도인 총액인건비제

에 규정된 경직성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준인건비제에서는 

현안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 자율운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

라 1-3%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와 자율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패널티를 받더라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하거나 새로

운 수요의 발생 시 자체적으로 적정 기준에 맞게 조정보다는 인건비 확대에 의존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016년 3

월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여 조직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강조하는 데에 이르렀다(정명은 외, 2016). 지방자치단체

가 자체적으로 조직기능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행정

수요와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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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제에서 행정안전부는 기준인력 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 각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제에서 기준인력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로 10가지 지표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자체 유형-행자부에서 제시하는 9유형-별로 공동지표

와 유형별지표로 구분되어 산정식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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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제도적 변화는 지자체 조직 자율성 향상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규모 

증대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정

명은 외, 2016).

정부 규모, 특히 인력 규모의 증가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효율적인 정부로 간주하

는 신공공관리(NPM)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공무원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21세기의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원, 기술, 인재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큰 조직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으며(Daft, 

2010; 김윤호, 2016), 국가관료제의 경우 그 규모가 클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사회 다방면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김윤호, 2016).

OECD 국가 25개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정부규모와 정부효과성에 관한 문지은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규모의 증가는 임계점까지는 정부의 효과성을 증대시

키지만 임계점이 지나면 정부의 규모가 증가해도 정부의 효과성은 더 이상 증대되

지 않았다. 또한 진종순･박홍엽(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

인, 이탈리아, 일본 정부의 인력 규모와 변화의 추이를 17개 기능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부 인력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비스 현업분야

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비율규모가 크므로 인력의 감

소를 제안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들에 비

해 비율규모가 작으므로 인력의 증가를 제안하였다.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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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 방식에 관한 김태일(2012)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의 규모가 작음은 서비스의 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회서비스에 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인력 규모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 인력 규모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큰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에 근거

한 시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규모 수준

이 적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부규모 성장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이러한 이론들은 크

게 수요요인론과 공급요인론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ueller, 1990; 이명

석, 1998; 하미승, 2013a).

‘수요모형’ 혹은 ‘반응적 정부모형(responsive government explanations)'이라 불리는 

이론은 정부가 국민들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모가 증

가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외부효과 확대, 소득재분배 

요구 등 정부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정부규모가 증가한다고 설명한다(Lowery 

and Berry, 1983; Mueller and Murrell, 1986). 

그러나 수요 중심의 관점 중에서도 정치적 요인에 보다 중점을 두는 입장과 수요

에 따른 객관적 규모 결정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나뉜다. 정치적 요인에 중점을 두

는 입장은 유권자의 요구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위투표자에 의한 정부 확대 현상이다. 경제 성장으로 중위투표자의 소득

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서

비스를 늘리고 조직규모를 늘린다(하미승, 2013b).

반면, 수요에 따라 정부 규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규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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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윤권(2013)은 정치지향적 정부 조직

개편을 지양하고 수요기능접근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행정환경이 변화하면 행

정수요와 정책문제가 등장하며, 이에 따라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

면 이에 따라 인력을 재설계하는 논리적 과정을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모형’ 혹은 ‘과대정부모형(excessive government explanation)’이라 불리

는 이론은 정부규모가 재정적 환상(fiscal illusion), 관료권(bureaucratic power) 등 정

부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련이 없는 요인에 의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Niskanen, 

1971; Mueller, 1990). 대표적으로는 Parkinson(1957)의 법칙, Niskanen(1971)의 예산

극대화 모형, Williamson(1986)의 자유재량이론이 여기에 포함된다(하미승, 2013b). 

Parkinson(1957)의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 수의 증가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조

직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 수의 증가를 항상 원하

게 된다(김광주, 2008). 또한 Niskanen(1971)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의하면, 정부 공무

원들은 재정적 자원의 확대와 자신들의 영향력의 범위 확장을 위해 본인 소속된 조

직 또는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관료들의 정

부규모 확대 경향과 재정팽창의 경향으로 인해 정부의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강인

성, 2008; 하미승, 2013b). 마지막으로 Williamson(1986)의 자유재량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관심의 초점은 자신들의 효용 증대에 맞춰져 있는데(강인성, 

2008) 행정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행정서비스 공급의 독점적인 위치를 활용

해 승진이나 조직의 인력 증원과 같은 자신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

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규모가 확대되게 된다(김광주, 2008). 인력규모가 클

수록 여러 계층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관리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

으며,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때문이다(이은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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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 <표 2-3>와 같이 전체 공무원 규모에 관

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에 관한 연구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제도의 변화

와 관련한 연구와 정원관리 모형에 포함되는 지표들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체 공무원 규모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체 국가공무원 규모에 관한 연구와 

특정 직렬 공무원의 규모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하미승(2013b)은 지난 25년간 정부 

조직규모와 인력규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직규모와 인력

규모에 모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실질 경제성장률, 실업자 증가율, 현장행정수요 증

가율,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의 시차에 주목한 연구도 수행

되었다. 홍채은･이근주(2016)는 1965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 인력규모 변화에 영

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의 시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실업률은 즉시 공무원 수를 감소시켰으나, 1인당 GDP는 2년

의 시차 후 공무원 규모를 증가시켰다. 노령인구비중은 9년의 시차 후 공무원 규모

를 증가시켰다.

국민적 수요와 실제 공무원 증감을 비교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손호중･김옥일･박

광국(2009)은 일반국민들이 우선적 대처를 요구하는 정책분야와 실제 정책분야의 

공무원 인력 변화를 비교하였다. 2005년 행정안전부의 설문에 따르면 당시 일반 국

민들은 치안질서, 사회복지, 교육 분야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

제 인력규모도 해당 분야 모두에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행정 

분야는 국민 수요와 별도로 증가 추세였으며, 경제산업 분야의 공무원 수는 감소 추

세였다. 

한편, 특정 직렬 공무원의 규모에 관한 연구들은 해당 직렬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한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최영출･홍준현(2010)은 경찰서 교통인력의 적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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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산정하기 위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다. DEA 분석으로 각 경찰서 인력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균 효율성 기

준에 의해 인력 증감인원을 도출하였다. 투입변수는 교통경찰관 수를 선정하였고, 

산출변수는 음주단속건수, 무면허 단속건수, 통고처분건수, 경호집회 건수 등 경찰 

직무에 특화된 변수들을 주로 선정하였다. 이창원 외(2009)는 자연재난 방재인력 산

정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한국 방재인력 배치 기준은 인구 및 

관할면적만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지리적 특성 혹은 방재시설물 등 지역별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창원 외(2009)는 23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심층 면담을 실시

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이를 분석하여 적정 방재인력정원 산정을 위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들

이 있다. 김준한(1995)의 연구는 횡단면시계열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제도는 지방행정계층별로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혁주(1997)는 공

무원 인력을 투입물로, 공공서비스를 산출물로 보고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해 지방자

치단체의 정원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박재완(2000)은 MIMIC 모형과 당시의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실제 정원과의 격차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MIMIC 

모형의 적합성이 높음을 검증하였다. 

지자체 인력관리 문제를 질적 방법으로 탐색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광주 외

(2008)는 8개 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

무원 규모는 증가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신규 업무 지원, 

지자체 고유의 특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등으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규

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총액인건비제’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

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신원부･전봉기(2007)는 패널데이터분석 결과와 단년도 

회귀분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당시의 총액인건제 산정 모델의 수정을 제안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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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혜수･양덕순(2007)의 연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

로의존적 특징을 발견하였다. 

최근 시행된 기준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기준인건비제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함수

를 개발하는 정명은･이종수(2016)의 연구가 있고, 이에 대한 평가하는 보고서가 있

다. 정명은･이종수(2016)의 연구에서는 현행 기준인건비제 운영의 근거가 되는 10개

의 행정수요 지표를 발굴하고, 공무원 규모를 추정하는 함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행정연구원(2014)은 기준인건비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와 마찬가지로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유형화가 이전과 동일하게 10개로 구분하고 있음

을 지적하였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2016)에서는 자율범위 적용 기준이 너무 획일적

이어서 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자율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5) 채은경(2016)은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들을 비교한 결과 주민 

인구 당 공무원 정원, 또는 본청기구 수 등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특별시

와 광역시 간 적용되는 규정과 기준인건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정원관리 모형에 포함되

는 지표들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다수 있어 이들에 의해 여러 측면의 지표

들이 탐색되었다. 이명석(1998)의 연구는 인구, 동수, 의원선거, 단체장선거, 차량등

록 수를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병기 외(2006)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해 시 단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하

였는데 공통변수는 인구 수와 인구밀도로 구성하였고 행･재정분야, 환경관리분야, 

보건･복지분야로 독립변수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신원부･원구환(2008)의 연구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별 공무원의 인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환범･이수창･

장철영(2011)은 인구의 증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변화함에 주목하여, 인구

가 증가하는 시군구와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에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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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시설 면적, 보건시설 

면적, 생활폐기물배출량 등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영향요인은 노령

인구 수였다. 생활보호대상자 수, 차량등록 수는 인구 증가 시군구의 공무원 규모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인 수는 인구 감소 시군구의 공무원 규모에만 영향을 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효율성 연구들은 주로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공무원 수를 

투입변수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산출 대비 투입 수준이 적정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예

를 들어, 이혁주･박희봉(1996)은 시군급 68개 도시의 행정서비스 산출물과 투입물인 

인력과 자본간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자본은 세출규모로, 인력은 공부

원 수도 측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도 이루

어졌는데 강인성(2008)의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가의 지방정부의 인력규모를 서

비스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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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규모를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전부터도 많이 이루어져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석기법들도 제시되고 있다(이

혁주, 1997).

적정인력규모 추정을 위한 객관적 접근은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적정인력규모가 

산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핵심 지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구모델, 지역복지모델, 

회계자료모델, 생산모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수요를 근거로 하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모델은 인구규모와 인력규모 간의 실증적 상관성을 기초로 인구수를 행정수

요를 결정하는 변수로 인식하고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공무원의 수를 결정하는 모

델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2)은 연구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복지모델은 인구수와 함께 지역의 복지와 관련된 지표들을 보완하여 공무원

의 수를 산정하는 모델로서 인구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사업체 종사자수, 외국

인수 등과 같은 지역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적정인력규모 도출은 직무분석기법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이는 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직접적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연역

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접근 중에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 방식을 택하며 인

구모델과 지역복지모델을 차용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을 도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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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거시적이고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역적인 방법인 직

무분석을 적용하여 인력모형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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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력규모 도출에 관한 연구에서 기능 분류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

는 인력규모의 변화가 내용적으로 행정기능상의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왔기 때

문이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별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력규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지자체 공무원 규모의 증가는 2000년대 후반의 복지 및 소방분야 

행정 수요에 대한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국가적으로 복지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자체 복지 공무원 규모도 함께 증가하였다(강혜규 외, 2011).

행정기능은 연구자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연

구자들의 유형분류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요약하자면, 연구자

에 따라 중기능 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기능 분류는 대체로 질서유지

기능, 경제개발기능, 복지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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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을 통해 기능별 인력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수요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중기능 분류 기준을 차용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기능을 토

대로 하여 실무상 기능 분류 체계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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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

치단체를 9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에 대해서는 동

일한 직급체계와 인건비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구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나 인구가 급격히 증

가하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유형에의 적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부

분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형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단지 인구 규모와 법

적 지위로 지자체 유형을 구분하는 지금의 방식에 인구의 변동이나 행정 수요의 변

동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증가형･정체형･감소형 등으로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직진단평가원, 2012). 

한편 권오철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유형체계 방식에 관해 검토하여 유

형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유형체계는 행정수요의 동질

성을 최적으로 확보하도록 구분되어야 한다는 “동질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은 사무의 수와 비중, 사무량이며, 이는 법적 

지위, 산업 특성, 인구, 면적 등의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인구 감소 지자체 또는 급격한 인구 증가 지자체의 인력 운용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역경제가 쇠락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지자체들은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쉽다. 인구 감소 추세

에 맞추어 제도적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로서는 비록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확충된 시설을 관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줄이기를 꺼린다(김광주 

외, 2008).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구 2만 명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도 

“군청 공무원은 적어도 600~700명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매일경제, 2017). 

2008년 김광주(2008)는 모든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 최소 인원이 평균 5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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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오히려 공무원이 증가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점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하혜영･박영원(2010)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한 단체는 81개(32.9%)

였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제주시는 귀농･귀촌 및 타시도 퇴직자 전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

원 수는 주민 수 대비 부족해, 2014년 제주도로부터 수습 공무원 105명을 우선 배치 

받기도 하였다(뉴시스, 2014).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임용 제도가 비탄력적이기 때

문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복

지 분야의 경우, 복지 수요와 업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인력 확충은 미

비하여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식하고 있다(강혜규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으로 인구증가와 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하여 유형 

보완 또는 지표 보완의 문제를 검토하고 인력모형 추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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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규모 추정모형 개발을 위해 기능에 따른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기존 모형의 정태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다변화되고 동태

적인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현행 기준인건비제에서 제시하는 인력규모 추정 모형은 9개 지자체 유형별로 구

분하여 모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거의 유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요 변수와 인력규모 간의 관계는 다양하나 현행 모형은 양

자 간의 관계가 단순 선형 관계라는 획일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요는 

시기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비해 현행 모형은 현행 수요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정태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인력규모 추정 모형을 제시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우선 첫째, 행정수요를 잘 반영하는 인력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능별 인력모형을 설정할 것이다. 둘째, 행정수요와 인력규모 간

의 관계가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는 인력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향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2-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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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인력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의 규모와 비

교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자료(2017년 3월 31일 기

준)에 따르면, 집계 시기인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은 총 374,765

명으로서 행정부 공무원 총계(1,005,752명)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부 내 국

가공무원은 동년 630,987명(62.7%)에 달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해당 수치와 비

교했을 때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 및 구성에 이어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을 

기점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었지만, 그간 지방공무원의 인력규모는 잦은 부침

(浮沈)을 경험하였다. 지방공무원 규모는 전반적으로 양적인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표 3-1>, <그림 3-1> 참조). 1965년을 기점으로 설정하였을 때, 지방공무원은 단 

47,760명에 불과하였다. 1975년 이 수치가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985년에는 20

만 명에 근접하는 수준(198,087명)으로 급증하였다. 1995년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유

지되어 지방공무원 규모는 331,273명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 이르러 급전직하하여 

30만 명 규모로 감소하였다. 이후 서서히 증가 추세를 회복하여 2015년에는 37만 명

을 돌파하였고, 2016년에는 374,765명으로 나타났다. 기준년도인 1965년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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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가 경과한 오늘날, 지방공무원 규모는 무려 7.85배나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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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이 지방공무원 규모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로 살펴봐

야 할 것은 지방공무원 규모의 증가세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규

모를 양으로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감이 이뤄지는지 추이를 통

해 질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증감률을 산출하여 그 추이를 살피되, 비

교 대상은 국가공무원의 증감률로 설정하고자 한다. 기점은 1966년으로 한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3-2>에는 지방공무원 규모의 주요 증감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

무원은 시기별로 부침(浮沈)의 정도가 심대하다. 1973년에는 전년 대비 지방공무원 

규모가 무려 34.3%p나 증가한 반면, 1998년에는 전년 대비 공무원 규모가 11.7%p나 

감소하였다. 둘째, 증감률이 점차 0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방공무

원 규모의 증감률이 둔화되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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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2>에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행정

부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정원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총계로만 보건대 우리나라

의 공무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행정부 공무원은 이러한 

증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 기간 국가공무원은 72,498명(13.0%p) 증가한 데 반해, 

지방공무원은 43,492명(13.1%p) 증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인력증강에 방점을 두어왔음을 알 수 있다.



39

주지할 점은 전체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행정부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이다(<그림 3-3> 참조). 기준년도부터 최근까지 해당 수치가 가장 높았던 때는 

1997년으로서 38.9%에 달하였으나, 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2005년을 새로

운 분수령으로 하여 해당 수치가 37.2%로 올라섰으나, 다시금 감소와 회복을 거듭

하다 최근에는 37.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은 총 303,401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지방 공무원이 303,320명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직은 단 81명에 불과

하다. 지방공무원 총계 중 광역시･도 지방공무원 현원은 90,314명으로서 29.8%를 

차지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현원은 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16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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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53.5%). 읍･면･동의 근린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50,819명(16.7%)으로 나타

난다.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양적인 증가세를 보인다(<표 3-3> 참조). 

기준년도인 2001년에 시･군･구 공무원은 132,171명이었으나 2005년에 14만 명, 

2007년 15만 명, 2015년 16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듬해에는 162,268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이를 광역 및 읍･면･동 근린행정단위와 시기별 공무원 규모의 증감률을 

비교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는 상당히 경직적인 양상을 보인다(<그림 

3-4> 참조). 2005년까지는 다른 단위에 비해 극적인 인력팽창을 경험하였지만, 이내 

증가세가 둔화되다 2010년에는 0.1%p의 인력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회복하여 2016년에는 1.3%p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광역자

치단체 및 읍･면･동 단위 공무원 규모의 급증세를 감안할 때, 근래의 기초자치단체

의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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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위별 공무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표 3-4> 참조). 기준년도에 비해 

2016년 시･도 공무원은 25,457명(39.3%p), 시･군･구 단위는 30,097명(22.8%p), 읍･

면･동 지역은 3,988명(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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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규모의 30%대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기

초자치단체의 해당 수치는 50%대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근린단위 공무원

의 비중 역시 과거에 비해 감소하여 2009년부터 최근까지 16%대에 그치고 있다(<그

림 3-5> 참조). 이러한 경향은 시도 공무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규모의 배율

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까지 기초 공무원은 광역단체보다 2배가 많았으나, 2009년 

1.9배로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1.8배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3-6> 참조). 



43



44

전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을 2016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원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인력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25.97%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기능이 17.79%로 많으며,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 16.91%로 보건복지기능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경제기능 12.40%, 환경기능 7.86%, 문화체육관광기능 6.59%, 지역개발기능 

6.19%, 순이며, 도시주택기능이 5.96%로 가장 작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의 순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각각의 경우 달라지게 된

다. 우선 광역지자체에서는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 47.51%로 가장 그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기능(11.10%), 산업경제기능(10.98%), 환경기능(8.71%), 문화체육

관광기능(6.63%), 보건복지기능(5.62%), 지역개발기능(4.74%), 도시주택기능(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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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비중이 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지원기능이 32.42%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보건복

지기능(23.10%)이 뒤따르고 있으며, 산업경제기능(13.00%), 환경기능(7.52%), 도시주택

기능(6.94%), 지역개발기능(6.84%), 문화체육관광기능(6.61%) 순으로 비중이 작아지다

가 광역지자체와 반대로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 3.57%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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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인력 배분 비율은 최근 10년(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우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지원기능, 산업경제

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문화

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최근 문화,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조해온 추세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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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의 추이는 자치단위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광

역자치단체의 기능별 인력 배분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6> 및 <그

림 3-12>, <그림 3-13>과 같다. 일반직 공무원은 2007년 79,153명에서 꾸준히 증가

하여 2016년에는 93,617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증가 추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이다. 해당 기능은 2007년 일반직 

총계의 41.3%를 차지하였는데, 최근에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다(2016년 

47.43%). 반면 이를 제외한 7개 기능은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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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의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기능별 인력 배분의 추이는 앞선 광역자치단체와는 매우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3-7>, <그림 3-14>, <그림 3-15> 참조). 기초 지자체의 보건복지기

능별 인력의 비중은 `07년 18.64%에서 `16년 23.1%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기능의 경우에도 동 기간 5.65%에서 6.61%로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지원기능의 경

우 전 기간 인력 비중이 가장 크나, 꾸준히 감소하여 32.42%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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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위 기능별 인력 비중의 증감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두드러지는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그림 3-16>, <그림 3-17> 참조). 광역 지자체의 소방방재민방위

기능 인력은 `1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환경, 문화체육관광, 도시주

택기능의 경우 배분된 인력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과는 달리 보건복지기능인력에 배분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문화체육관광

기능인력의 비중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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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규모의 증

가율이 높거나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능별 인력 규모의 분포와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형은 광역지자체,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대상 지자체의 기능별 인력 규모의 현황과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광역지자체 인구증가율 평균은 0.42%인데 

광역지자체 중에서 평균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하

여 총 7개-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

광역시-이다. 반면, 평균 이하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

여 총9개-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국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

특별자치도이고,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이므로 이들 각각을 이

후 인구증가지자체와 인구감소지자체의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거주인구와 주간인구의 차이가 커서 실제 인구감소지역으로 보기 어

려우므로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 사례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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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

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으므로 제주특별자치시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별 인력

배분 순서는 지원기능(23,59%), 산업경제기능(18.71%), 소방방재민방위기능(15.51%), 

보건복지기능(14.69%), 문화체육관광기능(8.58%), 환경기능(7.43%), 도시주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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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지역개발기능(3.47%) 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

은 지원기능, 보건복지기능, 지역개발기능이고,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

은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이며,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소방방재민방위

기능은 인력이 정체 수준에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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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

체는 서울특별시로 나타났으나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다음 순위에 해당

하는 대전광역시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기능별 인력배분 

순서는 소방방재민방위기능(38.23%), 지원기능(13.50%), 환경기능(12.28%), 문화체

육관광기능(8.07%), 산업경제기능(8.07%), 지역개발기능(7.13%), 보건복지기능

(6.96%), 도시주택기능(5.76%) 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

능은 지원기능, 지역개발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고,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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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치시 인구증가율 평균은 0.77%인데 자치

시 중에서 평균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기 하남시를 포함하여 총 29

개이다(아래 표 참고). 반면, 평균 이하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를 포함하여 총 46개이다(아래 <표 3-11> 참고). 이 중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 하남시이고,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이므로 이

들 각각을 이후 인구증가 지자체와 인구감소 지자체의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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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시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는 경기 하남시로 나타났으므로 하남시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하남시의 기능별 인력배

분 순서는 지원기능(33.28%), 보건복지기능(16.69%), 환경기능(14.81%), 지역개발기

능(8.70%), 산업경제기능(8.24%), 도시주택기능(7.33%), 문화체육관광기능(5.80%), 

소방방재민방위기능(2.14%) 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지원기능, 보건복지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문화체육관광

기능, 도시주택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은 인력이 정체 수준에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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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시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로 나타났으므로 과천시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 과천시의 기능별 인력배분 

순서는 지원기능(34.63%), 보건복지기능(19.26%), 문화체육관광기능(12.91%),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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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63%), 도시주택기능(8.81%), 지역개발기능(6.76%), 산업경제기능(4.51%), 소

방방재민방위기능(3.48%) 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지원기능, 보건복지기능이고,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도시주택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며,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지역개발기능

은 정체 수준에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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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치군 인구증가율 평균은 0.17%인데 자치

군 중에서 평균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을 포함하여 총 31

개이다(아래 표 참고). 반면, 평균 이하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

을 포함하여 총 51개이다(아래 <표 3-14> 참고). 이 중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

은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이고,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이므로 

이들 각각을 이후 인구증가 지자체와 인구감소 지자체의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로 

하여야 하나, 부산 기장군의 경우, 인구 증가율이 크나 최근 인구 증가율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인구증가율이 크고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커지고 있는 대구 달성군을 인구 증가 지자체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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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군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는 부산 기장군이나 기장군은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그 

다음 순위로 인구 증가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커지고 있는 대구 달성

군을 인구증가 대표 자치군으로 설정하고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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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대구 달성군의 기능별 

인력배분 순서는 지원기능(33.54%), 보건복지기능(23.01%), 산업경제기능(16.40%), 

지역개발기능(8.20%), 문화체육관광기능(4.90%), 환경기능(4.16%), 소방방재민방위

기능(2.94%) 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기능, 

산업경제기능, 지역개발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며,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는 기능은 지원기능, 문화체육관광기능, 환경기능이며, 도시주택기능은 인력이 정체 

수준에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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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군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으로 나타났으므로 강진군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강진군의 기능별 인력배

분 순서는 지원기능(26.49%), 산업경제기능(22.63%), 보건복지기능(20.88%), 문화체

육관광기능(12.28%), 환경기능(7.37%), 도시주택기능(4.04%), 소방방재민방위기능

(3.68%), 지역개발기능(2.63%)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

은 보건복지기능, 도시주택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고,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지원기

능은 정체 수준에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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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치구 인구증가율 평균은 -0.24%인데 자치

구 중에서 평균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부산 강서구를 포함하여 총 22

개이다(아래 <표 3-17> 참고). 반면, 평균 이하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를 포함하여 총 47개이다(아래 표 참고). 이 중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 강서구이고,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이므로 이

들 각각을 이후 인구증가 지자체와 인구감소 지자체의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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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구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는 부산 강서구로 나타났으므로 인구증가 지자체의 자치구 대표 지자체로서 부산강

서구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부산 강서구의 기능별 인력배분 

순서는 지원기능(29.14%), 보건복지기능(21.05%), 산업경제기능(12.22%), 도시주택

기능(11.09%), 지역개발기능(9.40%), 소방방재민방위기능(8.08%), 환경기능(6.39%), 

문화체육관광기능(2.63%) 순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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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지원기능, 도시주택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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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치구 중에서 최근 3년간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로 나타났으므로 자치구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자체로서 서

울 강동구의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동구의 기능별 

인력배분 순서는 지원기능(36.38%), 보건복지기능(28.24%), 도시주택기능(8.60%), 문

화체육관광기능(6.52%), 지역개발기능(6.37%), 산업경제기능(5.60%), 환경기능

(4.68%), 소방방재민방위기능(3.61%)이다. 이 중에서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기능, 도시주택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고, 인력이 감소하는 추

세에 있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지원기능은 정체 수준에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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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역지자체,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 4개 유형에서 각각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자체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8개의 지자체의 기능별 인력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한 바는 아래의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광역지자체에서 기능별 인력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증가 또는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기능, 지역개발기능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체육관광기

능, 산업경제기능은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기능은 인구증가하

는 지자체에서는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원기능, 보건복지기능, 도시주택기능과 소방

방재민방위기능이 인구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

능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지역개발기능은 인구가 증가

하는 지자체에서는 증가 추세이고, 감소하는 지자체에서는 정체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자치군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 환경기능

은 지자체의 인구 증감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기능으로 

나타났고, 산업경제기능과 지역개발기능은 인구증가하는 지자체에서는 증가로 인구

감소하는 지자체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보건기능, 환경기능, 지원기능기능, 도시주택기

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 인구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문화체육관광기능과 지역개발기능은 인구 증가 지자체에서는 증

가추세로, 인구 감소 지자체에서는 감소 또는 정체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보건복지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

정수요 변화에 지역개발기능과 산업경제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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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는 인력모형을 추정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능별 행정수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력모형에서는 인력규모와 행정수요와의 관계를 단순히 정비례적으로 보거

나 특히 상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업무

의 특성은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규모의 불경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상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수요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

한 채 행정수요와 인력규모와의 관계를 천편일률적으로 설정한다면 현실에 부합하

는 인력모형이 되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 인력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행정수요와 인력 규모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각도의 관점에서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관련 법령 및 사무에 관한 자료, 관련 문헌 자료 등을 분

석한다. 먼저 1단계에서 기능별 행정수요의 특성을 법령과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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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단계의 기능별 행정수요 특성 분석에서는 각 기능들을 노동집약적･지본집약적 

여부 및 상시적･가변적 여부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분류할 것이다. 다음 2단계에서는 

기능별 행정수요의 특성이 기능별 인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패턴을 분석하면서 비선형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단계에서는 9유형별로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세부

적으로 인력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

체의 기능별 업무의 차별성을 검토하고 및 주요 지표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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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명시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크게는｢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은 6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예컨

대,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

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와 지방소방에 관한 사

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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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로 제시된 상기 대분류 사무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중분류 사무들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관할구

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

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

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이 있다.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

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

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소유지･보등 농업

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

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등이 

있다.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

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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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

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

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이 있다. 

다섯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유아원･유치

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

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

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지역 및 직장민방

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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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인력수급의 상대적 탄력성을 우선적으로 비교 및 파악하기 위해 기능별 

수요특성은 상시적 특성과 가변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기능별 공급특성은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기능별 인력수급의 상대적 탄력성을 비교 및 파악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

별 인력수급의 우선순위를 대략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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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서비스수요의 특성은 상시적 특성과 가변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

다.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인력수급의 상대적 탄

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

에 따른 인원수급이 함께 수반되어야 원만한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반대로 상시적 특성에 비해 가변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수요의 경우, 인력수급

의 상대적 탄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수요가 증가되는 경우에

도,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인원수급이 비율적으로 수반될 필요성이 적은 행정서비

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보건복지의 경우,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어떤 지역에서도 존

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서비스수요는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상

대적으로 이에 따른 인원수급이 함께 수반되어야 원만한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방･방재･민방위의 경우, 상시적 특성에 비해 가변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예컨대, 지진, 해일, 산사태, 산불, 일반적 화재 등과 같은 재난･ 재

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시적 특성에 비해 가

변적 특성을 가진 이 같은 서비스수요의 경우, 인력수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수요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인

원수급이 비율적으로 수반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자본집약적 특성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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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공급이 증가되는 경

우,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인원수급이 함께 수반되어야 원만한 행정서비스가 공급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소방, 교육, 복지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집약적 특성에 비해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인력수

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에도,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인원수급이 비율적으로 수반될 필요성이 적은 행정서

비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하수도, 교통, 도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 등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서비스의 경우,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의미하는 단위당 평균생산

비용의 감소가 서비스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결과해석의 경우, (1)에 속한 기능이 인력수급에 있어서 가장 탄력적이어야 한다

고 해석하는 가운데 (2), (3), (4)에 속한 기능순서로 인력수급에 있어서 탄력적이어

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시적 노동집약적 특성을 의미하는 (1)에 속하는 기

능이 가장 탄력적인 인력수급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능이며, 상시적 자본집약적 특

성을 의미하는 (2)에 속하는 기능이 그 다음으로 인력수급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능

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변적 노동집약적 특성을 의미하는 (3)에 속하는 기능이 그리

고 끝으로는 가변적 자본집약적 특성을 의미하는 (4)에 속하는 기능이다.  

이 같은 순서의 경우, 유의할 것은 본 연구가 구분하여 제시한 2가지 기준들, 예

컨대, 상시성과 가변성, 노동집약성과 자본집약성 중 상대적으로 상시성과 가변성을 

노동집약성과 자본집약성의 기준에 비해 가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즉, 이 같은 맥락

에서 상시적 특성을 갖는 (2)에 속한 기능이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는 (3)에 속하는 

기능에 비해 인력수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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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Fox & Gurley(2006)가 이들 연구에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70% 이상의 

공공서비스가 노동집약적이라고 지적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

공서비스도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집약성과 자본집약성이 

여기서는 절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수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달라 말해, 기능별 공급특성보다는 상시성과 가변성으로 구분된 기능별 수요특성

이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

구에서는 (1)에 속한 기능이 인력수급에 있어서 가장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하

는 가운데 (2), (3), (4)에 속한 기능순서로 인력수급에 있어서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기획조정의 경우, 상시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관련된 서비스

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획조정 기능에서는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보와 같은 기획조정의 세부기능은 경우에 따라 

가변적인 기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획, 예산, 감사 등 여타 기획조정의 세부기능

은 어떤 조직에서도 늘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서비스수요

는 대략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같은 서비스수요는 주

민으로부터와 같이 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수요가 아니고, 조직 내로부터 요구되는 

즉,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수요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의 경우, 기획조정 기능에서는 노동집약적 특성에 

비해 자본집약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기능의 경우, 예컨대,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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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되는 인원이 비율적으로 증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집약적 특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상하

수도, 교통, 도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 등과 같은 서비스가 외부적 행정수

요에 대해 자본집약적인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만연한 가운데, 기획조

정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내부조직의 규모와 관련된 소위 내부적 행정수요에 대해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는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다. 

결국, 기획, 예산, 감사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획조정의 경우, 대략 서비스수요

의 특성은 상시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자본집약적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행･재정의 경우, 기획조정기능과 마찬가지로, 상시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재정 기능에서는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우세하다. 일반관리, 세무, 민원 등과 같은 행･재정의 세부기능은 어

떤 조직에서도 늘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기획조정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수요는 대략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단, 기획조정과

는 달리 서비스수요가 시민으로부터 요구되는 외부적인 수요라는 차이가 있다.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의 경우에도 행･재정 기능에서는 앞서 기획조정 기능과

는 달리 노동집약적 특성이 우세하다. 예컨대, 행･재정의 세부기능 중 민원 서비스 

기능의 경우에는 시민에 의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에 비례하는 인력 투입이 요구

되므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관리, 세무, 회계, 민원, 전산통신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행･재정의 경우, 대

략 서비스수요의 특성은 상시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노동집약적 특

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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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의 경우, 가변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

련된 서비스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기능에서는 상시적 특성과 가

변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시설, 박

물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문화축

제, 체육대회, 관광객방문 등과 같은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수요는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봄과 가을 같이 기후가 좋은 특정계절에 집중되어 있

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가변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공급의 특성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 기능에서는 자본집약적 특성이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의 경

우에는 시설물이라는 매개로 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행정 수요의 규모가 

증가한다고 해당 인력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략 문화･체육･관광의 경우, 서비스수요의 특성이 상시적 특성과 가변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자본집약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의 경우, 상시적 노동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기능에서는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어떤 지역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서비스수요는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기능에서는 자본집약적 특

성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소방, 교육, 복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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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로 간주되는 가운데, 이 같은 서비스

가 지자체 통합 이후에 통합되는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위,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를 의미하는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의 증가를 실증적으

로 제시한 연구(Ladd, 1994)도 존재한다.

즉, 보건복지의 경우, 대략 서비스수요의 특성은 상시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

의 특성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산업경제의 경우, 가변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산업경제 기능

에서는 상시적 특성에 비해 가변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은 어떤 일정기간동안 집중되어 추진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의 개발 내지 우수토산품 개발사업 역시 동일한 맥락에

서 가변적 특성을 갖는 수요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산업경제의 고용노동

과 관련된 세부기능은 상시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만, 여타 세부기능들이 대

부분 상시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산업경제 기능에서는 상시적 특성에 비해 가

변적 특성이 대략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경제 기능에서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동집약적 특성에 비

해 자본집약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상하수도, 교통, 도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 등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서비스로 간

주되는 가운데, 이 같은 서비스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의미하는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관, 1999; 유재원･손화정, 2009 재인용; 홍준현, 1997). 

특히 외국문헌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사업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음을 밝힌 연

구들(Fox & Gurley, 2006; Faulk, Leland & Schansberg, 2005; Ladd, 1994)도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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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과 관련된 산업경제의 경우, 대략 서비스수요의 특성

은 가변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자본집약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환경관리의 경우, 상시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환경관리 기능

에서는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상하수

도, 폐기물처리 등은 어떤 지역에서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서비스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관리와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동집약적 특성에 비해 

자본집약적 특성이 환경관리 기능에서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환경관리의 경우,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서비스, 즉, 

상하수도, 교통, 도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 등과 같은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환경관리의 경우, 대략 서비스수요

의 특성은 상시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자본집약적 특성을 보인다.

도시주택의 경우, 상시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컨대, 주택 및 건축과 관련된 민원처리 등은 환경관리와 마찬가지로 사

람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서비스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주택 기능에서는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주택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부기능은 가변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만, 여타 세부기능들이 대부분 상시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도시주택 기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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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변적 특성에 비해 상시적 특성이 대략 우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주택과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동집약적 특성에 비해 자본

집약적 특성이 도시주택 기능에서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 건축, 택지개발 등

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도시주택의 경우, 앞서 산업개발에서 언급하였던 대표적인 자

본집약적인 서비스, 즉, 상하수도, 교통, 도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 등과 

같은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 건축, 택지개발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도시주택의 경우, 대략 서비스

수요의 특성은 상시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자본집약적 특성을 보인

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지역개발의 경우, 산업경제와 마찬가지로 가변적 자본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

다. 우선, 지역개발 기능에서는 상시적 특성에 비해 가변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개발의 대표적인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의 신설 및 개수 등과 같은 사업은 어떤 일정기간동안 집중되어 추진될 

사업이라는 점에서 산업경제와 마찬가지로, 가변적 특성을 갖는 수요특성을 보인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개발 기능에서는 노동집약적 특성에 비해 자본집약적 특성이 우세하

다고 판단될 수 있다. 도로, 교통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세부기능의 경우, 앞서 지역

개발에서 언급하였던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상기내용을 종합하면, 도로, 교통 등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경우, 지역개발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대략 서비스수요의 특성은 가변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

은 자본집약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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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민방위의 경우, 가변적 노동집약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관련

된 서비스수요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방･방재･민방위 기능에서는 상시적 특성에 비

해 가변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예컨대, 지진, 해일, 산사태, 산불, 일

반적 화재 등과 같은 재난･ 재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6)

관련된 서비스공급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방･방재･민방위 기능에서는 보건복지 

기능과 마찬가지로 자본집약적 특성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성이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 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방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인 서비스로 간주되는 가운데, Ladd(1994)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지자체 

통합 이후에 통합되어 제공되는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위, 규모의 불

경제를 의미하는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의 증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소방･방재･민방위의 경우, 대략 서비스수요의 특성은 가변적 특성을 그리고 

서비스공급의 특성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기 기능별 인력수급의 상대적 탄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능별 공급특성은 노동

집약적과 자본집약적 특성으로, 기능별 수요특성은 상시적과 가변적 특성으로 구분

하여 검토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석의 경우, (1)에 속한 기능이 인력수급에 

있어서 가장 탄력적이어야 하는 가운데 (2), (3), (4)에 속한 기능순서로 인력수급에 

있어서 탄력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보건복지기능과 행재정 분야의 지원기능이 행정수요증가에 있어서 가장 민감

하게 인력수급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기획조정 분야의 지원기능, 도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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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환경관리기능이,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 그 다음은 

산업경제, 지역개발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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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행정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규모와 기능별 인력 간의 관계를 실제 기

초지자체의 기능별 인력과 행정수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논

의한 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때, 행정수요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복잡한 

행정수요를 한 두 개의 변수로 나타내기 어려우나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인구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상 지자체의 조직･인사 관리시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실무적으로도 담당자의 조직 관리 기준이 되는 변수도 인구 규

모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수와 각 기능별 인력 규모 간

에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대부분 기능의 경우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7)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인건비제에서 인력 산출 시 이용되는 10개 

행정수요 변수와 인구 수와의 관계도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면적과 농경지면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과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표적 

행정수요 변수로서 인구 수와 각 기능별 인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행정수

요의 규모가 인력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한다. 이 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도 제시할 것이며, 광역지자체는 지자체의 특수성이 강한 서울특별시, 경

기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유형과 기초지자체는 5만 미만 지자체, 5만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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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하 지자체, 50만 이상 지자체 유형8)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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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행정수요를 먼저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지원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규모로 볼 때 첫 번째 그룹은 기초지자체 그룹이며, 두 번

째와 세 번째 그룹은 광역지자체 그룹인데 세 번째 그룹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이

다. 각각을 나누어 산점도를 살펴보면 각 그룹의 특성이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대

체로 인구 규모와 지원기능 인력의 규모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선형성을 나

타내는데, 이는 기초 지자체에서 그 특징이 뚜렷하다. 광역 지자체 그룹에서는 서울

과 경기도만 예외적이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에도 대체로 선형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네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첫 번째 왼쪽 그림인 서울･

경기･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산점도와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의 

산점도는 인구와 지원 기능과의 인력의 선형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5만 미만 기초 지

자체나 5만 이상 50만 미만 기초 지자체의 산점도에서는 지원 기능과 인력과의 관계

는 선형성이 다소 약하다. 이 유형에는 매우 다양한 지자체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부 유형화 및 기타 변수에 대한 고려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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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문화체육관광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

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기능에서의 분석결과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

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초지자체 그룹

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광역지자체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데, 이 역시 앞서 지원기능에서의 구분과 같다. 

이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초 지자체의 문화체육관

광기능의 패턴은 기초지자체의 지원기능에서 강한 선형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비

선형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패턴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첫 번째 왼쪽 그림인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산점도와 50만 이상 기초 지자

체의 산점도는 인구와 문화체육관광기능과의 인력의 비선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나머지 유형에서의 산점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기능과 인력과의 관계는 비선

형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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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보건복지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기능에서의 분석결과만큼 뚜렷하게 세 그룹으로 나누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초지자체 그룹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광역지자체 그룹인데 세 번째 그룹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데, 이 역시 앞

서 지원기능에서의 구분과 같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지표

인 인구 규모와 선형 패턴을 보이긴 하나 광역시와 도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

이 보인다. 기초 지자체의 보건복지기능의 패턴은 기초지자체의 지원기능에서 강한 

선형성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강한 선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패턴을 살펴보더

라도 아래 첫 번째 왼쪽 그림인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유형과 5만 

이하 기초지자체 유형에서의 선형성은 다소 약하게 나타나나 나머지 유형에서는  

선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5만이상 50만 미만 기초지자체 유형는 가장 많은 지자체

가 속한다고 했을 때 다소 두꺼운 모양을 보이나 대체적으로 선형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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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산업경제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기능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초지자체 그룹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은 광역지자체 그룹인데 세 번째 그룹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극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앞의 기능들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 수가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 산업경제기

능 분야의 인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의 상관분석에서

도 나타난다. 따라서 인구 수가 아닌 다른 변수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산업경제기능 

인력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농경지면적 변수를 이용하여 다수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9)

농경지면적 변수와 산업경제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바로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었

는데, 인구 변수를 이용하였을 때보다 상관성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광역과 기초

로만 구분하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 세분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그 패턴이 유사하게 유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경지 면적이 커질수록 산업경

제기능 인력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증가속도가 줄어서 완만해지는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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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환경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

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기능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초지자체 그룹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광

역지자체 그룹인데 역시 세 번째 그룹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극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보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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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경우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인 인구 규모와 선형 패턴을 보이긴 하나 

광역시와 도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인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문화체

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과 같이 비선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 세분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이외에는 

선형의 패턴보다는 비선형의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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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도시주택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산점도의 분포가 다른 기능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나타

나며 여기서도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인 인구 규모와 선형 패턴을 보이긴 하나 

광역시와 도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인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원기



112

능, 보건복지기능과 같이 선형의 패턴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세분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5만 이상 50만 이하 기초

지자체에서 기울기가 작아지는 포물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유형에서도 선

형의 패턴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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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개발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산점도의 분포가 다른 기능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나타

나며 여기서도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인 인구 규모와 선형 패턴을 보이긴 하나 

광역시와 도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인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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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보건복지기능과 같이 선형의 패턴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더 세분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5만 이하 기초지자체에서 

다소 수평선의 패턴을 보이는 것 이외에 나머지 유형에서는 비선형의 형태를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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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개발기능 인력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산점도의 분포가 다른 기능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나타

나며 여기서도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극값을 가지는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다면 행정수요를 대표하는 지

표인 인구 규모와 선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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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비선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10)

더 세분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광역지

자체와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다소 펑퍼짐한 선형의 패턴을 보이는 것 이외에 

나머지 유형에서는 수평선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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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로 세부 인력 배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그 기능의 특성과 행정수요

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자부 기

구정원조사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며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 지자체의 인력 배분 현

황을 직접 기입한 자료이다.11)

지원기능 인력에는 본청의 기획조정 기능 인력, 행재정 기능 인력, 의회기구 인

력, 출장소의 행재정 기능, 읍면동의 일반행정 인력이 포함된다. 기획조정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공보 기능이 포함되고, 행재정에는 일반관리, 세무, 회계･관

제, 민원, 전산통신이 포함된다. 의회기구에는 의정일반, 의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포함되며, 출장소의 행재정에 배정된 인력들도 본청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

게 된다. 읍면동에서도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배정된다.

광역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행재정의 일반관리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일반행정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

입하고 있다. 기획, 예산, 감사, 법무, 전산통신 등의 내부 지원 업무들의 경우에는 

배정인력의 규모가 지자체의 규모에 크게 비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세무, 민원, 

읍면동의 일반행정 업무와 같이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규모 

즉, 행정수요의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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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기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본청에서

는 정책총괄업무, 문화예술 관련 업무, 문화재 관리 업무, 체육 관련 업무, 관광 업

무,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직속기관에는 교육원과 대학이 포

함되는데 교육원과 대학의 교육운영, 학사관리, 교수･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사업소에는 시민문화회관, 체육시설, 수련원, 도서관, 박물･미술관 등이 포함되

며, 관광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본청에서는 문화예술 업무와 관광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

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들은 체육, 교육･청소년 업무에 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 

또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달리 교육원이나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 다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시민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 박

물관 등의 사업소는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공무원

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일

관된 인력 운영의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체육관

광기능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기능 인력의 총인력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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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기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

다. 본청에서는 정책총괄업무, 보건업무, 생활보장 업무, 위생 업무, 아동･보육 업무, 

여성･장애인 업무, 노인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직속기관으로 광역지자체에

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소에는 보건복지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는 

A시 한 군데 뿐인데, 여기서는 부녀여성 관련 업무와,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읍면동

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이며, 그 

외에는 본청의 보건업무와 노인복지 업무, 아동･보육 업무에 인력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읍면동과 보건소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으

며, 본청에서는 생활보장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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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기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

다. 본청에서는 정책총괄업무, 농업 관련 업무, 수산업 관련 업무, 임업 관련 업무, 

공원녹지 업무, 상공 관련 업무, 고용･노동 업무 투자･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축산업, 산림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도매시장 관련 업무, 가축, 수산, 농업기술, 지역특화업무, 공원관

리 업무, 산림녹지 업무를 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도 산업경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농업기술원 또는 사업소의 

공원관리 또는 산림녹지 업무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에 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으며, 본청에서는 공원녹지 업무와 농업 또는 

임업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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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능은 본청과 사업소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본청에서는 정책총괄업무, 

수질 관리 업무, 대기 관리 업무, 폐기물 업무,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생･청소･환경 관련 업무를 사업소에서 담당하거나 상하수도 업무를 사업소에서 담

당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A광역시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운영하나 광역시 자

치구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광역지자체 중 B도에서는 상하

수도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시와 군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운영

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상하수도 사업소이거나 본

청에서는 정책총괄업무 또는 수질 관리 업무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사업소에 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본청에서는 폐기물 관련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편이다.



127



128

도시주택기능은 본청과 사업소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본청에서는 정책총괄

업무, 도시계획 업무, 지적･토지 관련 업무, 주택 업무,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소에서는 도시개발 업무, 종합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사업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사업소이고, 본청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주로 

건축 관련 업무나 지적･토지 관련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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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능은 본청과 사업소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본청에서는 정책총괄

업무, 도로 업무, 교통･운수 업무, 하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소에서는 도로시

설관리, 지하철･철도 운영, 항만관리, 사업단지, 차량등록, 교통방송 업무 등이다. 광

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모두 사업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

자체에서는 차량등록이고, 본청에서는 정책총괄업무와 그 다음으로 교통･운수 또는 

도로 관련 업무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주로 정

책총괄업무, 교통･운수 또는 도로 관련 업무에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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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기능은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본청

에서는 정책총괄업무, 소방, 방재･치수,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

서는 소방학교, 소방서, 파출소를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방재･

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직속기관으로서 소방서이

다. 이는 소방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

에서 창원시만 예외적으로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본청에서도 소방 업

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그 다음으로 방재･치수 업무 또는 민방위 업무이다.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읍면동에서 방재･치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방재･치수 업무 또는 

정책총괄업무에 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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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능별 인력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앞의 제3

장 제3절, 제4장 제2절･제3절). 이와 같은 기능별 인력 운영의 특징은 인력 규모 측

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자본집약적인 특징을 가진 기능의 경우에는 행정수요의 규

모가 증가하여도 인력의 증가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즉, 규모의 경제가 나타

날 것이며 이는 인력 모형에서 비선형 함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또한 인구

증감에 탄력적인 특징을 가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하더라

도 비례적으로 인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인력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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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에서의 기능별 세부인력 배분 현황 검토와 기능별 인력 분포 현황 검토를 

통해서 각 기능별로 수요 변수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제4장 제4절). 즉, 현재 기준

인건비제 하의 10개 변수 중에서 인구 수 또는 면적 변수를 포함하고, 10개 변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기능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요 변수들을 따로 추출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하고자 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기능별 인력모형을 설정하는데 앞의 논의를 바탕으

로 변수를 설정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함수형태를 결정한다. 

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제출했거나 행안부가 수집하고 정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한다. 3단

계에서는 2015년 값을 추정한 회귀식에 대입하여 실제값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

석을 실시한다. 오차범위와 오차비율을 제시하여 모형의 추정력을 판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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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의 추정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한다. 제1안에서는 현재 

기준인건비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9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9유형은 법

적 지위와 인구 규모, 도시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1유형 특광역시, 2유형 도, 3

유형 50만이상시, 4유형 50만미만시, 5유형 도농복합시, 6유형 5만이상군, 7유형 5만

미만군, 8유형 특별시자치구, 9유형 광역시자치구이다. 제2안에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만 구분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다만 9유형별 차별성은 상수항에서 나

타나도록 모형을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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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인력 운영의 특징과 적절한 변수를 반영하여 기능별 모형을 설정하면 아

래와 같다(앞의 <표 4-16>, <표 4-17> 참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기능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각각의 

경우에 따로 회귀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 변수

에 로그 함수를 취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선형회귀모형을 설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환

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기능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변수에 로그를 취한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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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인력 운영의 특징과 적절한 변수를 반영하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기능별 

모형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앞의 <표 4-16>, <표 4-17> 참고). 앞에서와 같이 규모

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 변수에 로그 함수를 취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

은 경우에는 일반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기로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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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의 회귀식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인력과 10개 행정수

요 변수를 포함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17) 이 데이터 중에서 기능별 인력 값

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며, 기준인건비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변수-인구수, 면적, 주간인구수, 65세이상인구 수, 사업체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건 수, 외국인 수, 농경지면적, 장애인 수- 데이터는 행안부가 직접 수

집하고 정리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기능별 인력 데이터와 10개 변

수 중 일부 변수, 그리고 새로 추가한 변수-주민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인구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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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어가 수, 산림면적-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에 활용되는 9개 유형 각각에 대하여 기능별 인력추정 회귀

식을 산정하였다. 앞의 기능별 산포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는 극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의 유형에서 제외시키고 회귀식을 추정하였

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도 현재 특광역시 유형인 1유형에 포함되나 다른 지자체와 

인구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역시 제외하였다. 기초단위 소방방재민방위기능 

인력 추정 회귀식에서는 기초지자체이나 다른 기초지자체와 달리 직접 소방서를 운

영하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 창원시를 제외하였다.

회귀식 추정에는 패널데이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상관오차를 교정한 

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OLS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자체 인력 규모는 전

년도 인력 규모에 점증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상관오차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개체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는 패널 모형의 장

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PCSE OLS 모형에 유형별 더미 

변수-기준인건비제 모형에 적용되었던 9유형-를 포함하기로 한다. 각 지자체별 더미

를 포함하게 되면 자유도의 상실이 커져서 추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한계를 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집단의 특수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아래 표

에 정리되어 있다. 각 기능별 회귀식의 계수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

며, R-square 값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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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회귀모형 추정에서 이용한 동일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33) 회귀식은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에 활용되는 9개 유형을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광역단위 기능

별 인력추정 회귀식과 기초단위 기능별 인력추정 회귀식을 각각 산정하였다.34) 

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각 기능별 회귀식의 계수는 유형과 상관없

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유형에 따라서는 상수값(constant)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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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추정한 회귀식이 실제값을 얼마나 잘 추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5년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능별 인력을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지자체별 추정값과 차이값, 차이값 비율의 절대값을 아래 표에 제시하고 있다. 

차이값 비율 절대값의 평균은 5.9%로 나타나고 있다. 

차이의 방향은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와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즉, 추정값보다 실제값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같은 유형 안에서도 혼재되

어 있다. 즉, 일관되게 더 많게 추정하거나 더 적게 추정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예를 들어, 의왕시, 목포시, 여수시, 증평군 등

은 20% 이상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를 살펴보면 이들은 각 유형에서 값이 가장 작

거나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지자체들이다. 그 밖의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10% 

이하의 차이 범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이값 비율 절대값의 평균이 가장 작은 유형은 1유형 특별시자치구로 차이값 비

율의 평균은 3.8%에 불과하다. 반면 차이값 비율의 절대값이 가장 큰 유형은 3유형 

50만 이상 시로서 8%에 달한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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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추정한 회귀식이 실제값을 얼마나 잘 추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5년 데이터를 입력하여 기능별 인력을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지자체별 추정값과 차이값, 차이비율을 아래 표에 제시하고 있다. 차이값 비율 

절대값의 평균은 7.6%로 나타나고 있다. 

제 2안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는 앞에서와 유사한데, 의왕시, 

증평군, 옹진군 등은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를 살펴보면 이들 역시 각 유

형에서 값이 가장 작거나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지자체들이다. 그 밖의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20% 이하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값과 추정값의 차이 비율 절대값의 평균이 가장 작은 유형은 6유형 5만 이상 

군으로 오차 비율의 평균은 5.2%에 불과하다. 반면 오차 비율의 절대값이 가장 큰 

유형은 3유형 50만 이상 시로서 9.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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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능의 특성과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

계를 거쳤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인력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기능별 인력 배분 비율은 최근 10년(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동

안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지원기능, 산업

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기능

으로 최근 문화,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조해온 추세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증가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대표 지자체를 선

정하여 기능별 인력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자

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보건복지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지역개발기능

과 산업경제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법령 또는 업무 자료를 토대로 기능별 업무 및 행정수요의 특성을 분

석하고 면담 및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지자체 유형별(특히 인구증가 또는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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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행정수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기능의 일부인 행재정기능과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머지 기능들

인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은 자본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기능별인력과 인구 수와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구정원데이터와 행정수요변수를 합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력모형을 추정하였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능들에는 비선형 함수인 

로그 함수를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기능별 인력 추정 함수에는 인구 수, 면적 변수

가 주요 변수로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제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변

수-10개 변수-인구 수, 면적, 주간인구 수, 65세이상 인구 수,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건 수, 외국인 수, 농경지면적, 장애인 수- 이외에 문화시설수, 어가수와 같

은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

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능별로 광역지자체 모형과 기초

지자체 모형을 따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회귀모형을 2013년부터 2015년

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9개 유형별로 또는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한 회귀식에 2015년 데이터를 대입하여 실제 지자체 공무원 수와 

비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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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에 관한 연구로서 각 기능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지자체가 수

행하는 기능별로 사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증감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보이는 기능의 경우에는 행정수요

가 증가한다고 해서 인력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인력 규모를 추정을 위한 분석 측면에서도 기존의 논의보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

된다. 특히나 기능별로 인력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롤 제

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향후에도 좀 더 구체화되어 지속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기능을 대표하는 수요변수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기준인건비제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

들을 추가하여 기능별로 인력 추정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합한 변수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기능별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모형이 

있었다. 또한 각 기능별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 여부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모형설정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 

수에 한정된다. 실제로 지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 이

외에도 무기계약직 인력과 기간제 인력, 더 나아가 민간위탁 인력에 이르기까지 확

장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지자체 인력 규모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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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한계 등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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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Estimation Model of Appropriate Manpower 
Size in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manpower scale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municipality functions and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manpower by function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ize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ious research.

First, we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 trend of manpower by function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function allocation by 

function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07 to 2016). The 

functions that are continuously decreasing are the support function, the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the environmental function, the urban housing function, while the 

functions that show an increasing tendency are the functions of culture and tourism, 

health and welfare functions, and fire fighting and disaster prevention civil defense. 

This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emphasizing cultural, welfare and safety functions as a 

major function of the nation.

In addition, we also use the data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manpower by function by selecting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ith increasing or 

decreasing population growth rate. As a result, the welfare functions of health and 

welfare were most sensitive to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deman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increase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 and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are most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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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Next, based on statute or work data, we analyze whether characteristics of work and 

administrative demand according to function is labor-intensive or capital-intensive. As a 

result of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function, health welfare 

function, fire - fighting defense civil defense function, which are part of the support 

function, have labor intensive characteristics and the remaining functions- cultural 

tourism function,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environmental function, urban housing 

function,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 are capital intensive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capital intensive characteristics, as the administrative demand increases, economies of 

scale that do not necessarily increase manpower appear. This was confirmed through a 

scatter plot of the number of manpower and population by func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manpower model wa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that combined the local government manpower data and the administrative demand 

data. The log function, which is a nonlinear function, is applied to functions with 

economies of scale. Population and area variables are included as the main variables in 

the function. In addition to the 10 variables used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labor cost, 

cultural facilities, and fisheries variables are added. The characteristics of office work 

carried out by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may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egression model i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from 2013 to 2015 for each of nine local governments types or by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are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the actual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optimal manpower sca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that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such characteristics when estimating the manpower scale to prepare for the 

administrative demand. Because the nature of office work differs for each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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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the way to cope wit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administrative demand will be different. This study suggests not only a more in - depth 

discussion than the previous discussion, but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provides useful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determining the size of manpower by function. 

Such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y did not discuss the demand variables that 

represent each function more in depth. Of course, we tried to increase the fit of the 

manpower estimation model by function,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standard labor cost model. However, data at the level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often not publicized, so that the appropriate variables are not obtained sufficiently 

and there is a model in which the explanatory power of each function is low due to 

these limitations. In addition, we did not use the data to verify the economies of scale 

in setting each functional model. Although we have tried to prove economies of scale 

through various analyzes, there is still a lack of verification through inductive analysis. 

Lastly, manpower sclae of local government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n fact, the scope of the workforce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an be extended to temporary workers and even civil 

contractors. It is not easy to approach such matters as the limitations of data so far, 

although it can only be referred to as genuine local government workforce size when 

all of them are included, so it should be left as a research task in the future.


